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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의� 생성형� AI� 리터러시� 증진� 방안1)

� � � � � � �

이창호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�선임연구위원)

�

생성형� AI의� 확산과� 리터러시의� 필요성

최근� 챗� GPT(ChatGPT),� 제미나이(Gemini),� 미드� 저니(Midjourney)� 등� 인공지능� 기반의� 정보검색과� 활용이� 활발

해지면서� 인공지능이�청소년에게� 미치는� 영향이�커지고� 있다.�

흔히�디지털�원주민�세대,� 알파�세대로�불리는�현재의�청소년들은�인공지능과�더불어�살아갈�수밖에�없는�세대여서�

인공지능을�잘� 다루고� 활용하는�능력이�이� 세대에게�매우� 중요하다.� 즉� AI를� 통해� 학습하고�대화하는�일이� 일상화

될� 것으로� 예측되면서� AI에� 대한� 활용능력이� 이들의� 중요한� 경쟁력이� 될� 것으로� 전망된다(김태원,� 2023).� 청소년들�

또한� 수행평가나� 학습을� 위해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을� 많이� 활용하고� 있는� 실정이다.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� 조사�

결과� 청소년들이� 생성형� AI가� 도움이� 된다고� 많이� 응답한� 업무는� 필요한� 자료� 찾기,� 자료� 요약,� 번역,� 코딩이었다

(이창호외,� 2024).� 반면� 자기소개서� 작성,� 시나� 소설� 등� 창작,� 수학이나� 과학� 등� 문제� 풀기� 등의� 업무는� 상대적으로�

낮은� 점수를� 보였다.� 또한� 수업이나� 과제� 때문에� 생성형� AI를� 사용하게� 됐다는� 응답도� 많았다.� 즉� 생성형� AI가�

확산되면서� 이를� 접하는� 청소년들이� 점차� 늘고� 있으며� 활용� 빈도� 또한� 꾸준히�증가하고� 있는� 추세다.

�

국내뿐� 아니라� 외국에서도� 생성형� AI에� 대한� 관심이� 높아지고� 관련� 정책이� 활발히� 실행되고� 있다.� 핀란드의� 경우�

생성형� AI가� 초래할� 수� 있는� 허위정보를� 판별할� 수� 있는� 리터러시� 역량을� 강조하고� 팩트체크� 기관과� 협력하여�

디지털� 리터러시� 툴을� 개발하였다(김주희,� 2024).� 특히� 선거� 캠페인을� 혼탁하게� 만드는� 허위정보에� 대한� 비판적�

이해교육을� 강화하고� 있다.� 유네스코(UNESCO,� 2022)는� AI� 교육의� 중요성을� 강조하면서� 중등교육에� 적합한� AI�

교과커리큘럼을� 개발하고� 있다.� 유네스코가� 제시한� AI� 교과과정은� 세� 범주,� 9개� 토픽을� 가지고� 있다.� 세� 범주는�

AI� 기초(AI� Foundations),� 윤리와� 사회적� 영향,� AI� 이해,� 사용� 및� 개발이고� 각� 범주마다� 세� 가지� 토픽이� 존재한다.�

즉� AI� 기초는� 알고리즘과� 프로그래밍,� 데이터� 리터러시,� 맥락적� 문제� 해결을� 포함하고� 있고� 윤리와� 사회적� 영향은�

AI� 윤리,� AI의� 사회적� 함의,� AI의� ICT� 분야� 외의� 적용을� 담고� 있으며� AI� 이해,� 사용� 및� 개발은� AI� 기술(머신러닝�

등)의� 이해와� 사용,� AI� 기술(챗봇� 등)의� 이해와� 사용,� AI� 기술의� 개발을� 포괄하고� 있다.� 미국의� 경우� AI� 교육�

지침인� AI4K12를� 통해� 유치원부터� 고등학교까지� 이르는� AI� 교육을� 강조하고� 있다(자세한� 내용은� 홈페이지�

� 1)� 본� 연구는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� 2024년� 고유과제� <청소년의� 생성형� AI� 이용실태�및� 리터러시�증진� 방안연구>를� 바탕으로�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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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ai4k12.org/� 참조).� 교육과정에서� 배워야� 할� AI와� 관련된� 내용은� 인식,� 표현과� 추론,� 학습,� 자연스러운�

상호작용,� 사회적� 영향� 등� 5가지� 아이디어에� 잘� 나타나� 있다.� 즉� 인공지능이� 세상을� 어떻게� 표현하고� 데이터를�

통해� 어떤� 학습을� 하며� 사회에�어떤� 영향을� 미치는지를�이해하도록� 교육과정� 체계가�잘� 갖춰져� 있다.

이처럼� AI� 교육이� 강조되면서� AI� 리터러시에� 대한� 관심이� 높아지고� 있다.� AI� 리터러시는� “AI를� 인지하고� AI에� 대한�

기술적� 지식과� 윤리적이고� 비판적인� 이해를� 바탕으로� AI� 기기나� 서비스를� 생활과� 업무에� 적용할� 수� 있는� 능력으로�

더� 나아가� AI를� 설계하거나� 창의적인� 결과물을� 산출하고� AI를� 바탕으로� 사회와� 상호작용할� 수� 있는� 능력”으로�

규정된다(황현정,� 황용석,� 133쪽).� 최숙영(2022)은� AI는� 무엇인가?,� AI는� 어떻게� 작동하는가?,� AI는� 어떻게� 사용

돼야�하는가?,� AI와� 어떻게�효과적으로�일할�것인가?� 등� 4가지� 측면에서� AI� 리터러시를�제시한다.� 즉� 기계가�지능을�

갖는다는� 것의� 의미를� 이해하고� 머신러닝,� 딥러닝� 등� AI의� 작동원리를� 이해하며� AI가� 사회에� 미치는� 영향력을�

이해하고,� 인간과� AI가� 어떻게�협력할� 것인지를� 인식하는�것이� AI� 리터러시의� 핵심이라는�것이다.

이� 글은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� 주요� 조사� 결과를� 간략하게� 소개한� 뒤� AI� 시대에� 청소년의� AI� 리터러시� 역량을�

증진하기� 위한� 방안을� 제시하고자� 한다.�

청소년의� 생성형� AI� 리터러시� 수준� 및� 교육� 경험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� 생성형� AI� 정보에� 대한� 비판적� 평가능력,� 생성형� AI와의� 소통� 능력,� 생성형� AI의� 창의적�

활용능력,� 생성형� AI의� 윤리적� 활용능력� 등� 네� 가지� 측면에서� 5점� 척도(1=전혀� 그렇지� 않다∼5=매우� 그렇다)로�

생성형� AI� 리터러시를�측정하였다(이창호�외,� 2024).

<표� 1>에서도� 나타나듯이,� 전반적으로� 청소년의� 리터러시� 수준은� 높은� 것으로� 조사됐다.� 하지만� 생성형� AI에게�

필요한� 질문을� 할� 수� 있는� 능력이나� 이를� 올바르고� 책임� 있게� 사용하는� 능력은� 높은� 편으로� 나타난� 반면� 생성형�

AI가� 제공하는�정보에�대한� 비판적� 평가능력은� 낮은� 것으로� 드러났다.� 특히� 생성형� AI와� 대화할�때� 필요한�전문적인�

단어나� 용어를� 쓸� 수� 있는� 능력이나� 생성형� AI의� 도움을� 얻어� 자신만의� 독창적인� 글이나� 이야기를� 쓸� 수� 있는�

능력은�비교적�낮았다.�

<표� 1>� 청소년의� 생성형� AI� 리터러시� 역량

척도 문항 평균

비판적
평가능력

나는� 생성형� AI가� 제공하는�정보가� 사실인지� 확인할� 수� 있다. 3.36

나는� 생성형� AI가� 제공하는�정보가� 믿어도� 되는지� 판단할� 수� 있다. 3.54

나는�생성형� AI가� 제공하는�정보가�특정한�견해나�생각에�치우쳐져�있는지�판단할�수�있다. 3.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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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성형� AI� 관련� 교육� 경험을� 4점� 척도(1=전혀� 받아본� 적� 없다∼4=자주� 받았다)로� 질문하였다.� 그� 결과� 생성형�

AI의� 작동원리에� 대한� 이해교육,� 생성형� AI를� 잘� 활용하는� 방법에� 관한� 교육,� 생성형� AI가� 초래하는� 개인� 정보나�

저작권침해� 등에� 관한� 교육,� 생성형� AI가� 만들어� 낸� 정보의� 오류나� 편향성� 등을� 확인하는� 교육� 등� 네� 항목� 모두�

평균(2.5점)보다� 낮은� 점수를�기록해� 청소년들이� 생성형� AI에� 대한� 교육을� 많이� 받지� 않은� 것으로�조사됐다.�

이� 같은� 조사� 결과는� 생성형� AI가� 초래할� 긍정적,� 부정적� 영향이나� 생성형� AI가� 만든� 산출물에� 대한� 비판적�

이해� 등에� 대한� 현장� 교육이� 시급함을�암시해� 주고� 있다.�

<그림�1>�생성형�AI�교육경험

소통능력

나는� 생성형� AI에게� 원하는� 답을� 얻기� 위해� 어떻게� 질문해야� 하는지� 알고� 있다. 3.71

나는� 생성형� AI와� 대화할� 때� 필요한� 전문적인� 단어나� 용어를� 쓸� 수� 있다. 3.27

나는� 원하는� 정보나� 답변을� 얻기� 위해� 생성형� AI와� 어떻게� 대화해야� 하는지� 알고� 있다. 3.55

창의적�
활용능력

나는� 생성형� AI를� 이용해서�새로운� 생각이나� 아이디어를�만들어낼�수� 있다. 3.49

나는� 생성형� AI의� 도움으로�독창적인�글이나� 이야기를� 쓸� 수� 있다. 3.30

나는� 생성형� AI를� 사용해� 복잡한� 문제를� 해결하는�새로운� 방법을� 찾아낼� 수� 있다. 3.44

윤리적�
활용능력

나는� 생성형� AI를� 사용할� 때� 생각해봐야� 할� 중요한� 윤리적� 문제들을� 알고� 그것을� 설명�
할� 수� 있다.

3.41

나는� 생성형� AI를� 사용할� 때� 발생할� 수� 있는� 개인� 정보보호�이슈에� 대해� 알고� 있다. 3.44

나는� 생성형� AI를� 올바르고�책임� 있게� 사용하는� 방법을� 알고� 실천할� 수� 있다. 3.62

2.25
2.24

2.33

2.19

2.10

2.15

2.20

2.25

2.30

2.35

생성형 AI의작동원리에

대한이해교육

생성형 AI를잘활용하는

방법에관한교육

생성형 AI가초래하는

개인정보나저작권침해

등에관한교육

생성형 AI가만들어낸

정보의오류나편향성

등을확인하는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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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의� AI� 리터러시� 증진� 방안

청소년의� AI� 리터러시�증진을�위해서는�무엇보다도�청소년들이� AI가� 생성하는�정보의�신뢰성과�편향성을�비판적으로�

평가할� 수� 있는� 역량을� 키우는� 것이� 중요하다.� 앞서� 살펴봤듯이,� 청소년들이� 생성형� AI가� 만들어내는� 산출물의�

진위� 여부를� 확인하는� 능력은� 비교적� 낮았고� 관련� 교육을� 받은� 경우도� 많지� 않았다.� 특히� 디프� 페이크와� 같은�

허위� 합성물과�가짜� 뉴스가�범람하는� AI� 시대에는� 비판적�사고� 훈련을�통해,� AI가� 생성한�정보를�맹목적으로� 수용

하지� 않고,� 이를� 분석하고� 평가하는� 능력을� 기를� 수� 있도록� 하는� 것이� 필요하다.� 즉� 생성형� AI가� 만들어내는� 정보나�

지식의�신뢰성과�타당성을�평가하는�능력이�어느� 때보다도�중요한�것이다(김평원,� 2024).�

이와� 관련,� 미국의� AI� for� Education은� 아래와� 같이� AI를� 항시� 책임감� 있게� 사용하는� 방법을� 제안하고� 있다.� 즉�

끊임없이�결과물을�평가하고�검증하는�노력은� AI를� 책임� 있게� 사용하기�위해� 꼭� 필요한�일이다.

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

� <출처>� https://www.aiforeducation.io/ai-resources/how-to-use-ai-responsibly-every-time�

청소년들이� 질문을� 잘할� 수� 있도록� 역량을� 키우는� 것도� 중요하다.� 생성형� AI의� 경우� 질문에� 따라� 답변� 내용이� 매우�

달라지기� 때문에� 핵심적이고� 본질적인� 질문을� 하는� 것이� 중요하다.� 단순한� 질문으로는� 생성형� AI가� 가진� 방대한�

정보를� 활용하기� 어렵다.� 질문을� 잘� 하기� 위해서는� 관련� 분야에� 대한� 충분한� 이해와� 지식이� 필요하다.� 따라서�

청소년들이� 단순한� 지식을� 얻기� 위해� 챗� GPT� 등� 생성형� AI에� 의존하도록� 해서는� 안� 된다.� 해당� 분야에� 대한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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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분한� 지식을� 갖고� 생성형� AI를� 활용해야� 적절하고�깊이� 있는� 질문을� 할� 수� 있게� 되고� 원하는� 정보를�얻을� 수� 있다.�

청소년들이� 질문하는� 능력의� 중요성을� 알도록� 하기� 위해서는� 질문하는� 방식에� 따라� 답변� 내용이� 매우� 달라질� 수�

있다는� 것을� 스스로� 체험하도록� 해야� 한다.� 또한� 교내� 대회를� 개최함으로써� 특정� 분야에� 대한� 적절하고� 훌륭한�

질문을� 제기한� 학생들에게� 상을� 주는� 방안도� 고려해� 볼� 수� 있다.� 강용철과� 정형근(2022)은� 자신이� 보고� 들은�

정보가� 타당한지를� 평가할� 수� 있는� 능력이� 비판적� 사고력이라며� 끊임없이� 질문하는� 과정을� 통해� 이� 능력이� 증진

될� 수� 있다고� 주장한다.� 즉� 특정한� 정보를� 접한� 경우,� 왜� 이� 정보를� 만들었는지,� 정보의� 내용은� 타당한지,� 정보�

소비자는� 정보를� 어떻게� 받아들이고� 있는지,� 이� 정보� 안에는� 어떤� 가치관이나� 관점이� 포함돼� 있는지� 등을� 꾸준히�

질문할�필요가�있다는�것이다.� �

또한� AI� 시대에는�인공지능이�따라올�수� 없는� 인간� 고유의�창의성을� 증진하는�것이� 무엇보다도�중요하다.� 챗� GPT의�

장점은� 빠른� 시간� 내에� 이용자가� 원하는� 정보를� 편리하게� 찾아주는� 데� 있다.� 이� 때문에� 학업에� 바쁜� 청소년들이�

시간을� 아끼기� 위해� 챗� GPT를� 활용할� 가능성이� 높다.� 하지만� 챗� GPT가� 제시한� 정보에� 지나치게� 의존하다� 보면�

자칫� 창의적인� 사고를� 할� 수� 있는� 여지가� 줄어들� 수� 있다.� 챗� GPT를� 수업� 시간에� 활용하더라도� 기본적인� 정보를�

찾는데� 이를� 활용하고� 챗� GPT가� 미처� 생각하지� 못한� 부분을� 학생들이� 사고할� 수� 있도록� 해야� 한다.� 창의적으로�

사고하고�탐구하는�능력은�인공지능이�따라올�수� 없는� 인간의�고유� 영역이다.� 챗� GPT를�수업� 시간에�활용하더라도�

교육의�목적은�학생들의�창의적,� 비판적�사고력�증진에�있기�때문에�챗� GPT를�보조적으로�활용할�수�있어야�한다.� �

마지막으로� AI� 윤리� 교육을�강화해야�한다.� 일부� 호기심이�많은� 청소년들은� 챗� GPT를� 통해� 기계를�괴롭힐�목적으로�

이상하거나� 엉뚱한� 질문을� 할� 수도� 있다.� 인공지능도� 엄연한� 인격체이니만큼� 청소년들이� 인공지능과� 대화할� 때�

기본적인� 예의를� 갖춰� 소통하도록� 하는� 것이� 중요하다.� 원하는� 답변이� 나오지� 않았다고� 해서� 인공지능에게� 욕을�

하거나� 화풀이를�하는� 것은� 인간과� 인공지능이�공존하는� 시대에�바람직한�태도가� 아니다.� 특히� 청소년들에게� 중요한�

부분이� AI를� 활용한� 과제물을� 제출할� 때� 출처를� 반드시� 표기하도록� 하는� 것이다.� 즉� 자신이� 기여한� 내용과� AI가�

기여한� 부분을� 분명히� 구분하도록� 하는� 것이� 중요하다.� 이미� 몇� 년� 전� 국내의� 한� 국제� 학교� 학생들� 중� 일부가� 챗�

GPT를� 활용하여� 영문� 에세이를� 작성한� 후� 그대로� 제출해� 모두� 0점� 처리를� 받은� 사건이� 발생하기도� 했다.� 따라서�

AI를� 활용하여�제출한�과제물에�대해� 관련� 출처를�반드시�명시하도록�하는� 교육이�어느� 때보다도�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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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보호

• 생성형� AI� 안전망�구축...� 방송통신위원회,� 이용자�보호� 가이드라인�제시
• 방송통신위원회,� 「디지털�서비스�이용자�보호를�위한�다크�패턴�사례집」�발간
• 정부,� 국민의�안전을�위협하는�민생범죄�총력� 대응
� � 「디프� 페이크�성범죄�대응� 강화� 방안」� 포함� 4개� 부문� 논의� �

• ‘집합건물’� 이사하며�인터넷�서비스�이전� 강제� 못해
� � � 「집합건물�등의� 전기통신서비스�독점계약�금지� 세부기준」� 고시

• 방송통신위원회,� 「신뢰받고�활력�있는� 디지털·미디어�동행� 사회� 실현」� 공표

방송�참여와� 권익증진

• 정부,� 국가� 가용자원�총동원하여�대한민국� AI� G3� 도약� 지원
• 방송통신위원회,� 공익채널� 9개� 선정� 및� 장애인복지채널� 1개� 인정
• 정부,� 4월부터�모든� 국민� 대상� AI� 노동법�상담� 서비스�제공
• 시청자미디어재단,� 유아의�건강한�디지털�미디어�경험� 지원
� � 미디어�교육� 및� 콘텐츠�개발� 확대

• 시청자미디어재단,� 발달장애인�맞춤형�미디어�콘텐츠� 30편� 제작
• 방송통신위원회,� 중소기업·소상공인�방송광고�제작� 지원



권익보호

생성형� AI� 안전망� 구축...� 방송통신위원회,� 이용자� 보호� 가이드라인� 제시

방송통신위원회는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서비스� 이용자� 보호를� 위한� 가이드라인을� 발표했다.� 이� 가이드라인은� 3월�

28일부터� 시행되며,� 생성형� 인공지능� 개발사와� 서비스� 제공자들이� 참고할� 수� 있는� 4가지� 기본원칙과� 이를� 실현

하기� 위한� 6가지� 실행� 방안을�제시한다.� 또한,� 이용자� 보호를� 위한� 모범� 사례도� 제공된다.�

가이드라인은� 생성형� 인공지능의� 급속한� 발전과� 그로� 인한� 사회적� 문제(디프� 페이크,� 성범죄,� 차별� 등)를� 해결

하려는� 목적이다.� 방송통신위원회는� 2년마다�가이드라인을� 검토하고� 개선할�계획이다.

이용자�인격권�보호
·� 인격권�침해� 요소� 감지� 및� 통제� 알고리즘�구축
·� 내부� 모니터링�및� 이용자�신고� 절차� 마련

결정�과정을�알리려는�노력
·� AI� 생성물임을�명확히�고지
·� 생성� 과정� 및� 결정� 방식에�대한� 정보� 제공

다양성�존중� 노력
·� 차별·편향적�정보� 생성을�방지하는�필터링�적용
·� 편향성�문제� 신고� 절차� 마련

입력�데이터�수집·활용�과정에서의�관리
·� 데이터�수집·학습�시� 사전� 동의� 절차� 마련
·� 관련� 책임자�지정� 및� 관리� 체계� 구축

문제�해결을�위한� 책임과�참여
·� 서비스�제공자�및� 이용자의�책임� 범위� 명확화
·� 위험관리�시스템�및� 점검� 체계� 마련

건전한�유통·배포를�위한� 노력
·� 부적절한�콘텐츠�생성·공유�방지� 가이드�제공
·� 윤리적�기준� 준수� 여부� 모니터링�및� 관리

더�알아보기� :� 방송통신위원회� >� 알림� 마당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s://iii.ad/50d7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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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,� 「디지털� 서비스� 이용자� 보호를� 위한� 다크� 패턴� 사례집」� 발간

디지털� 서비스가� 발전하면서� 정보의� 과잉과� 복잡성이� 증가해�

이용자들이� 합리적인� 의사결정을� 내리기� 어려운� 환경이� 조성

되고� 있다.� 이러한� 상황에서� 이용자의� 선택을� 무의식적으로�

유도하는� ‘다크� 패턴(Dark� Patterns)’� 설계로� 인한� 피해� 우려가�

커지고�있다.

이에� 방송통신위원회는� 지난� 1월� ‘디지털� 서비스� 이용자보호를�

위한� 다크� 패턴� 사례집’을� 발간했다.� 다크� 패턴이란� 디지털�

서비스�설계자가�이용자의�직관적�선택을�방해하거나�원치� 않는�

행동을� 유도하는�디자인� 기법을� 의미한다.� 대표적인�유형으로는�

△반복적으로� 결제가� 이루어지는� 구독� 기반� 디지털� 콘텐츠�

서비스� △이용자의� 의도와� 무관하게� 클릭을� 유도하는� 광고� 및�

알림(Notification)� 설계� 등이� 있다.

이러한� 다크� 패턴� 설계로� 인해� 이용자들은� 불필요한� 결제를�

하거나� 원하지� 않는� 서비스를� 이용하게� 되는� 등� 다양한� 피해를� 입을� 가능성이� 높다.� 이에� 따라� 방송통신위원회는�

사례집을� 통해� 주요� 다크� 패턴� 사례를� 소개하고,� 각� 사례별� 이용자� 인식� 조사� 결과와� 정책� 대응� 사례� 등을� 분석해�

이용자들이�보다� 합리적으로�의사결정을�내릴� 수� 있도록�지원하고자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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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�알아보기� :� 방송통신위원회� >� 정책/정보� 센터� >� 정책� 연구과제� >� 간행물(Click)

https://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2050200&dc=K02050200&boardId=1025&cp=1&nop=10&boardSeq=651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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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� 민생범죄� 대응� 강화...� ‘디프� 페이크� 성범죄� 대응� 강화� 방안’� 포함� 4개� 부문� 논의

최상목� 대통령� 권한대행은� 3월� 6일� 경찰청에서� 민생범죄� 점검회의를� 주재하고,� 마약·보이스피싱·불법사금융·디프�

페이크�성범죄�등에� 대한� 대응� 강화� 방안을�논의했다.

이번� 회의는�악성� 민생범죄로부터�국민을�보호하기� 위해� 관계� 부처의�대책� 추진� 상황을�점검하고,� 수사� 역량� 강화를�

위한� 실질적� 대응� 방안을� 마련하기� 위해� 개최되었다.� 이� 중� 보이스피싱� 범죄와� 디프� 페이크� 성범죄� 대응� 방안에�

대해� 집중� 소개하려�한다.

정부는� 진화하는� 보이스피싱� 범죄에� 대응하기� 위해� 「보이스피싱� 대응� 강화� 방안」을� 논의하고,� 수사·통신·금융� 등�

다각적�대책을�추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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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� 정부는� 「디프� 페이크�성범죄� 대응� 강화� 방안」의� 추진� 상황을�점검하고,� 향후� 계획을� 논의했다.� 지난해� 11월부터�

△강력한�처벌�△플랫폼�책임성�강화�△신속한�피해자�보호�△예방�교육�확대�등� 4대�분야� 10개�과제를�추진해왔다.

정부는� 남은� 과제들을� 지속� 추진하고,� 법·제도� 정비를� 통해� 대책을� 신속히� 시행하며� 국민� 피해� 예방에� 총력을�

기울일�계획이다.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방송통신위원회� >� 알림마당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s://www.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30000&dc=K05030000&boardId=1113&cp=1&nop=10&boardSeq=657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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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집합건물’� 이사하며� 인터넷� 서비스� 이전� 강제� 못해

방송통신위원회는� 집합건물에서� 특정� 전기통신서비스� 이용을� 강제하는� 행위를� 금지하는� 「집합건물� 등의� 전기

통신서비스� 독점계약� 금지� 세부기준」� 고시를� 2월� 24일부터� 시행했다.

이번� 조치는� 2024년� 1월� 개정된� 「전기통신사업법」� 후속� 조치로,� 오피스텔·아파트� 등� 집합건물� 입주자가� 기존�

인터넷� 서비스를� 해지� 없이� 이용할� 수� 있도록� 보장하는� 내용이다.

고시는� 오피스텔,� 아파트,� 다세대·연립주택,� 지식산업센터� 등을� 규제� 대상으로� 하며,� 숙박업소·기숙사� 등은� 제외

된다.� 또한,� 건물관리� 주체는� 소유자·관리인뿐만� 아니라� 위탁업체까지� 포함된다.

방송통신위원회는� 이번� 조치를� 통해� 입주민의� 통신서비스� 선택권을� 보장하고� 사업자� 간� 공정경쟁을� 촉진할�

것으로� 기대했다.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방송통신위원회� >� 알림� 마당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s://www.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30000&dc=K05030000&boardId=1113&cp=2&nop=10&boardSeq=65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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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,� ‘신뢰받고� 활력� 있는� 디지털·미디어� 동행� 사회� 실현’� 공표

방송통신위원회는� 2025년도� 업무계획을� 발표하며� ‘신뢰받고� 활력� 있는� 디지털·미디어� 동행� 사회� 실현’을� 비전으로�

3대� 핵심� 과제를�추진한다.

1.� 신뢰받는�디지털·미디어�환경� 조성

○� ‘AI� 이용자�보호� 종합� 계획’� 수립� 및� ‘생성형� AI� 이용자�보호� 가이드라인’·� ‘AI� 이용자� 보호법’� 제정

○�불법·유해�정보�차단� 강화(마약·도박·디프�페이크�성범죄물�등)� 및� 허위� 조작� 정보�확산� 방지� 대책�마련

○�방송의�공익성�심사� 강화� 및� 재난방송�관리� 지원� 확대

2.� 활력� 있는� 디지털·미디어�생태계�구축

○� ‘온라인�서비스�이용자�보호법’� 제정� 추진� 및� 미디어�통합법제�마련

○�차세대�방송� 혁신� 전략� 수립� 및� 위치정보�산업� 활성화�계획� 추진

○�방송콘텐츠�해외� 유통� 지원(캐나다와�공동제작�협정� 체결� 등)

3.� 국민중심�디지털·미디어�동행� 사회� 실현

○�단말기�유통법�폐지� 후속� 조치� 추진� 및� 불공정�행위� 방지책�마련

○�민생� 밀접� 플랫폼�서비스의�이용자�피해� 점검� 및� 다크� 패턴·강제�광고� 근절

○�장애인�대상� 맞춤형� TV� 지원� 확대� 및� 미디어�교육� 서비스�강화

방송통신위원회는� 국민� 보호와� 권익� 증진을� 최우선으로� 삼고,� 정책� 공백을� 최소화하며� 실무적� 준비를� 철저히� 할�

계획이다.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방송통신위원회� >� 알림마당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s://www.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30000&dc=K05030000&boardId=1113&cp=3&nop=10&boardSeq=65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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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� 참여와� 권익증진

정부,� 국가� 가용자원� 총동원하여� 대한민국� AI� G3� 도약� 지원

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� 2025년� 2월� 20일� 제3차� 회의를� 개최하고,� 글로벌� AI� 시장� 변화에� 대응하기� 위한�

범정부� 정책� 방향을� 논의했다.� 이번� 회의에는� 정부� 관계자� 및� 네이버,� 모레,� 라이너� 등� 민간� 기업과� 전문가�

40여� 명이� 참석했다.

최근� 미국,� EU,� 프랑스� 등� 주요국이� AI� 분야에� 대규모� 투자를� 발표하며� AI� 주도권� 경쟁이� 심화되고� 있다.�

이에� 대응해� 우리� 정부는� AI� 3대� 강국� 도약을� 목표로� ①� AI� 국가대표� 정예팀� 선발� 및� LLM(대형� 언어� 모델)�

개발� 지원,� ②� AI� 핵심인재� 양성� 및� 해외� 인재� 유치,� ③� AI� 컴퓨팅� 기반� 확충,� ④� 공공·민간� 데이터� 개방� 확대,�

⑤� AI� 산업화� 지원,� ⑥� AI� 스타트업� 육성� 등의� 전략을� 추진한다.

특히,� ‘월드� 베스트� LLM� 프로젝트’를� 통해� 글로벌� 수준의� AI� 모델� 개발을� 지원하고,� ‘AI� 프런티어� 랩’을� 확장해�

국제� 협력을� 강화할� 예정이다.� 또한,� 2026년까지� 국가� AI� 컴퓨팅� 센터� 및� 슈퍼컴� 6호기에� 총� 1.8만� 장의�

고성능� GPU를� 확보하고,� AI� 데이터센터� 관련� 규제� 완화를� 통해� 민간� 투자를� 활성화할� 계획이다.

아울러,� AI� 기반의� 산업� 전환을� 가속화하기� 위해� 의료,� 법률,� 미디어·문화,� 재난·안전� 등� 다양한� 분야에서�

생성형� AI� 서비스를� 개발하고,� 중소기업� 대상� AI� 융자·보증� 지원과� 3조� 원� 규모의� AI� 집중펀드를� 조성해�

스타트업� 육성을� 적극� 지원할� 방침이다.

정부는� 앞으로�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� 중심으로� 민·관� 협력을� 강화하고,� AI� 정책� 추진� 속도를� 높여� 국가�

경쟁력을� 확보해� 나갈� 계획이다.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국가인공지능위원회� >� 소통공간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://aikorea.go.kr/web/board/brdDetail.do?menu_cd=000018&num=199&currentPage=1&searchData=&search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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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,� 공익채널� 9개� 선정� 및� 장애인복지채널� 1개� 인정

방송통신위원회(방송통신위원회)는� 28일� 제4차� 회의에서�공익채널� 9개와� 장애인복지채널� 1개를� 선정했다.

✅ 공익채널(9개)
○� 사회복지:� 육아방송,� 다문화TV,� 소상공인방송

○�과학·문화:� 아리랑TV,� 사이언스TV,� 토마토클래식

○�교육·지역:� EBS� 플러스1,� EBS� 플러스2,� EBS� English

✅ 장애인복지채널(1개):� 복지TV

해당� 채널들의� 유효기간은� 2025년� 4월� 1일~2027년� 3월� 31일(2년)이며,� 유료방송사업자는� 방송법에� 따라� 해당�

채널을�의무� 송출해야�한다.�

방송통신위원회는�채널� 운영� 실적을�분기별�점검하고,� 실효성�있는� 지원책�마련을�위한� 정책� 연구� 및� 제도� 개선을�

추진할�계획이다.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방송통신위원회� >� 알림� 마당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s://www.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30000&dc=K05030000&boardId=1113&cp=1&nop=10&boardSeq=656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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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� 4월부터� 모든� 국민� 대상� AI� 노동법� 상담� 서비스� 제공

고용노동부는� 2025년� 3월� 4일� 한국공인노무사회와�

‘노동� 약자� 중심의� 고용노동행정� AI� 혁신을� 위한� 업무

협약(MOU)’을� 체결했다.� 이번� 협약을� 통해� 공인노무사�

173명으로� 구성된� ‘AI� 노동법� 상담� 서비스� 개선�

지원단’이� 운영되며,� AI� 상담� 서비스의� 재학습과� 품질�

평가를�지원할�예정이다.

고용노동부는� 2024년� 11월� 정부�박람회에서� AI� 노동법�

상담� 서비스를� 공개했으며,� 한� 달간� 2,528명이�

11,682회� 이용하는� 등� 높은� 관심을� 받았다.� 국민�

만족도� 조사� 결과� 5점� 만점에� 4.3점을� 기록했으나,�

상담� 정확도� 개선� 필요성이� 제기됨에� 따라� 이번� 협업이�

추진됐다.

앞으로� 한� 달간� AI� 재학습� 및� 상담� 품질� 평가를� 거쳐�

4월부터� AI� 노동법� 상담� 서비스를� 전� 국민에게� 제공

할� 계획이다.� 또한,� 한국공인노무사회� 누리집을� 통해�

AI� 학습� 데이터를� 공개하고,� 정책·법령� 해석을� 지속�

반영하여�정확도를�높일� 방침이다.

이번� AI� 노동법� 상담� 서비스는� 영세사업장� 근로자� 및�

청년� 아르바이트생� 등� 노동� 약자의� 권리� 보호에� 기여하고,� 공인노무사와� AI의� 협업을� 통한� 상생� 모델을� 제시할�

것으로�기대된다.

✅ AI� 노동법�상담� 서비스� https://ai.moel.go.kr/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고용노동부� >� 뉴스·소식� >� 보도·설명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s://ai.moel.go.kr/
https://www.moel.go.kr/news/enews/report/enewsView.do?news_seq=17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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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자미디어재단,� 유아의�건강한�디지털�미디어�경험�지원�미디어�교육�및�콘텐츠�개발�확대

시청자미디어재단은� 유아의� 건강한�디지털� 미디어� 이용을� 위해� 교육과� 콘텐츠�개발을� 강화한다.� 현재� 국내� 영유아의�

70%가� 3세� 이전� 스마트� 기기를� 사용하며,� 과도한� 의존이� 사회성,� 정서,� 신체� 발달에� 부정적� 영향을� 미칠� 수� 있어�

보육기관에서도�적극적인�지도가�필요하다.

이에� 따라� 2025년� 재단은� 유아� 미디어교육� 대상� 기관을� 64개로� 확대하고,� 인기� 애니메이션을� 활용한� 체험형�

교육을�제공한다.� 또한,� 연구� 결과를�반영해�유아가�능동적으로�미디어를�활용하도록�지원하며,� 양육자�및� 보육교사�

연수도�강화할�예정이다.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시청자미디어재단� >� 알림� 마당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시청자미디어재단,� 발달장애인� 맞춤형� 미디어� 콘텐츠� 30편� 제작

시청자미디어재단은�발달장애인의� 미디어�접근성을�강화하기�위해� 생애� 주기별�맞춤형�영상� 콘텐츠� 30편을� 새롭게�

제작했다.� 이는� 전년� 대비� 50%� 증가한� 규모로,� 전국� 141개� 특수학교� 및� 특수학급에� 제공되며,� 육아방송� 등� 공익

채널에서도� 방영될� 예정이다.� 완성된� 콘텐츠는� 발달장애인� 콘텐츠� 전문� 플랫폼� ‘다모아’� (https://damoa.or.kr)와�

재단�공식� 유튜브�채널(www.youtube.com/@kcmf0515/videos)에서� 확인할�수� 있다.

이번� 콘텐츠는� 학령기(교육,� 안전,� 취미),� 성인기·중·노년기(직업,� 생활정보,� 건강),� 공통� 생애� 주기(장애� 인식� 개선�

다큐멘터리)� 등으로�구성됐다.� 특히� 발달장애인과�부모가� 직접� 출연해�현실적인�경험을� 담았으며,� 개그맨�김민경과�

기상캐스터�강아랑�등� 유명� 인사가�참여해�홍보� 효과를�높였다.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시청자미디어재단� >� 알림마당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s://kcmf.or.kr/KCMF/contents/KCMF020200.do?schM=view&page=1&viewCount=10&id=20250306091630528225&schBdcode=&schGroupCode=&schGroupCode
https://kcmf.or.kr/KCMF/contents/KCMF020200.do?schM=view&page=1&viewCount=10&id=20250124141108350744&schBdcode=&schGroupCode=&schGroupCod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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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위원회,� 방송통신위원회,� 중소기업·소상공인� 방송광고� 제작� 지원�

방송통신위원회와�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� ‘2025년� 중소기업·소상공인� 방송광고� 제작지원� 사업’� 공개모집을� 2월�

24일부터� 시작했다.� 이번� 사업은� 중소기업(45개사)과� 소상공인(193개사)� 총� 238개사를� 선정해� 방송광고� 제작을�

지원하며,� 소상공인의�경우� 비수도권� 141개사를�우선� 선정한다.

✅ 지원�내용:
○� 중소기업:� TV� 광고� 제작비�최대� 4,500만� 원(50%),� 라디오�광고� 제작비�최대� 300만� 원(70%)

○� 소상공인:� 광고� 제작·송출비�최대� 900만� 원(90%)

○� 전문가�컨설팅(기획·제작·활용)� 지원� 포함

자세한�내용은�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�누리집(www.kobaco.co.kr/smad)에서� 확인� 가능하다.

더� 알아보기� :� 방송통신위원회� >� 알림마당� >� 보도자료(Click)

http://www.kobaco.co.kr/smad
https://www.kcc.go.kr/user.do?mode=view&page=A05030000&dc=K05030000&boardId=1113&cp=3&nop=10&boardSeq=65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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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란드� 시청자� 권익� 보호� 제도� 현황

미디어� 복지국가(Media� Welfare� State)� 핀란드

북유럽� 국가들(Nordic� countries)2)은� 전통적으로� 언론� 자유(freedom� of� speech)를� 중시해왔다.� 보편적인� 미디어�

서비스(universal� services),� 편집권� 자유(editorial� freedom),� 미디어� 문화� 정책(a� cultural� policy� for� the�

media),� 공･사� 소유자와� 협의에� 기반을� 둔� 합의적･지속적� 정책� 결정� 등의� 원칙을� 갖고� 있는� 점에서� 이들을� ‘미디어�
복지� 국가(Media� Welfare� State)’라고� 불러왔다.�

국경없는기자회(RSF)가� 2002년부터� 매년� 180개국을� 대상으로� 국가와� 지역의� 언론� 자유� 수준을� 측정하는� ‘2024�

세계� 언론자유�지수(World� Press� Freedom� Index)3)’에� 따르면,� 상위권을�차지한�국가는� 핀란드를�비롯한�대부분의�

북유럽�국가들이다.4)

이번� 편에서는� 미디어� 복지� 국가들의� 시청자� 권익보호� 제도가� 어떻게� 운영되는지를� 소개하고자� 한다.� 또한,� 제도와�

정책의� 미비점을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통해� 보완하는� 시스템을� 갖춘� ‘핀란드’를� 사례로� 들어,� 미디어� 교육의�

중요성을�다시� 한� 번� 환기하고자�한다.�

시청자� 권익� 보호� 관련� 핀란드� 주요� 기관

핀란드� 교통통신부(MOTC,� The� Ministry� of� Transport� and� Communications)는� 국가평의회(Finnish� Government,�

Valtioneuvosto)� 산하� 12개� 부처� 중� 하나로,� 핀란드의� 교통� 및� 통신� 관련� 업무를� 총괄하는� 기관이다.� 이� 부처는�

양질의� 교통·통신� 네트워크를� 통해� 국민의�삶의� 질을� 향상하고� 국가� 경쟁력을� 강화하는� 것을� 비전으로�삼고� 있다.�

주요� 업무로는� 방송� 정책� 개발,� 통신� 및� 라디오·TV� 방송� 규제,� 통신� 시장� 활성화,� 주파수� 정책� 운영,� TV� 사업권�

발행,� 사생활�보호� 및� 데이터�보안� 정책� 개발� 등이� 있다.5)�

핀란드의� 유일한� 공영방송인� Yle(Yleisradio,� Finnish� Broadcasting)는� 대부분의� 라디오� 및� TV� 채널을� 소유하고�

있으며,� 최대� 규모의� 방송망을� 운영하면서� 핀란드� 국민으로부터� 높은� 신뢰를� 받고� 있다.� ‘2023년� Yle� 연간�

보고서’에�따르면,� 핀란드인의� 86%가� Yle가�공영방송의�책무를�잘�이행하고�있다고�평가했다.6)� 이는� Yle가�핀란드에서�

가장� 신뢰받는�언론� 매체로�자리매김하고�있음을�보여준다.

2)� 북유럽은� 노르웨이,� 덴마크,� 스웨덴,� 아이슬란드,� 핀란드의� 5개국을� 지칭함.� 이에� 더해� 그린란드,� 페로제도,� 네덜란드를� 포함하기도� 하지
만�일반적으로� 5개국을� 일컬어� 노르딕�국가(Nordic� countries)로� 불림�

3)� 언론자유� 지수는� 각� 국가의� 언론인� 및� 언론� 매체에� 대한� 인권침해� 사례를� 집계하는� 정량� 평가와� 언론인� 및� 학자,� 인권� 옹호자� 등� 언론
자유� 전문가�수백� 명이� 100개� 이상의� 질문에�응답한� 정성� 평가를� 바탕으로� 함�

4)� “한국�언론자유�지수�62위…�작년보다�15계단�추락”,� <한국기자협회>,� 2024.05.03.,� http://www.journalist.or.kr/news/article.html?no=55792
5)� 「국가별� ICT� 시장동향� 핀란드」� 정보통신산업진흥원,� 2023.11.03,� p.� 6� �
6)� Yle’s� Annual� Report� 2023,� Yleisradio� Oy,� p.� 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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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le는� 1926년� 헬싱키에서� ‘Suomen� Yleisradio’라는� 명칭으로� 설립되었으며,� 1958년� ‘Suomen� Televisio’라는�

채널� 명으로� TV� 정규� 방송을� 시작했다.7)� 국영� 공기업� 형태로� 운영되며,� 방송국� 주식의� 99.98%는� 정부가� 소유하고�

있다.� 재원은� 핀란드� 국민과� 기업이� 부담하는� 공영방송세(Yle� tax)로� 조달되며,� 광고는� 방영되지� 않는다.� 현재� Yle는�

3개의� 텔레비전�채널,� 6개의� 라디오�채널,� 12개의� 언어8)로�방송� 서비스를�운영하고�있다.9)�

7)� 「방송통신위원회� 핀란드� 독일� 공무국외출장� 결과」,� 방송통신위원회,� 2019,� p.23� � �
8)� 핀란드어,�스웨덴어,�북부�사미어,�이나리�사미어,�스콜트�사미어,�핀란드�수어�및�핀란드-스웨덴�수어,�로마니어,�카렐리야어,�영어,�러시아어,�우크라이나어
9)� https://Yle.fi/aihe/about-Yle/finances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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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� 정책� 및� 규제,� 심의� 등은� 시청자가� 양질의� 방송을� 시청할� 권리와� 방송으로� 인한� 피해로부터� 구제� 받을� 권리를�

보장한다.� 핀란드에서� 시청자� 권익을� 보호하는� 대표적인� 기관으로는� 교통통신청(Traficom,� Finnish� Transport�

and� Communications� Agency)과� 대중매체위원회(CMM,� The� Council� for� Mass� Media)가� 있다.�

두� 기관은� 공통적으로� 시청자의� 권익� 보호에� 기여하지만,� 역할과� 접근� 방식에� 차이가� 있다.� 교통통신청(Traficom)은�

방송·통신� 서비스의� 기술� 및� 법적� 보호를� 담당하는� 반면,� 대중매체위원회(CMM)는� 언론의� 윤리적� 책임과� 자율�

규제를�통해� 시청자�권익을�보호한다.�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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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가� 누리는� 보편적� 방송� 서비스� 권리� 장애인� 방송과� 재난� 방송

핀란드는� 장애인의� 미디어� 접근성을� 보장하기� 위해� 다양한� 법률과� 정책을� 운영하고� 있으며,� 대표적으로� 디지털�

서비스� 제공법(Act� on� the� Provision� of� Digital� Services,� 306/2019)10),� 시청각� 미디어� 서비스법(Act� on�

Audiovisual� Programmes,� 710/2011)11),� 핀란드� 방송법(Act� on� the� Finnish� Broadcasting� Company,�

1380/1993)12),� 그리고� 유럽연합(EU)� 접근성� 지침((European� Accessibility� Act,� 2019)13)등을�시행하고�있다.�

이들� 법안은�장애인을�위한� 자막,� 수어(수화),� 화면� 낭독기�지원� 등을� 포함해�디지털� 콘텐츠의�접근성을�높이는�것을�

목표로� 한다.� 특히,� 방송사들은� 장애인의� 방송� 접근을�보장하기� 위해� 접근성�계획을� 수립하고,� 필요한� 기술적� 지원을�

제공할�의무가�있다.

핀란드의� 공영방송사� Yle(Yleisradio)는� 장애인을� 위한� 접근성� 서비스를� 적극� 시행하고� 있다.� 모든� 주요� 방송�

프로그램에� 자막을� 제공하고,� 뉴스� 및� 선거� 프로그램에는� 수어(수화)� 통역� 서비스를� 지원하며,� 시각� 장애인을� 위해�

화면� 해설� 서비스를� 제공한다.� 또한,� Yle의� 웹사이트와� 모바일� 앱(Yle� Areena)은� 접근성� 표준을� 준수하여� 설계

되었으며,� 스크린�리더�및�자막�지원�기능을�갖추고�있다.� 다양한�미디어�형식(오디오,� 비디오,� 팟캐스트�등)을�제공해�

장애인들이�콘텐츠를�자유롭게�선택하고�소비할�수�있도록�지원하는�것도�특징이다.

핀란드는� 장애인� 방송� 서비스의� 강화뿐만� 아니라,� 공공� 및� 민간� 디지털� 서비스� 전반에서� 접근성을� 높이고� 있으며,�

2025년까지� EU� 접근성� 지침의� 완전한� 시행을� 목표로� 하고� 있다.� 이를� 통해� 장애인과� 비장애인� 모두가� 평등한�

미디어�환경에서�소통할�수� 있도록�지속적으로�개선해�나가고�있다.

또한,� 핀란드는� 재난� 방송을� 통해� 국민에게� 신속하고� 정확한� 정보를� 제공하는� 체계를� 갖추고� 있다.� 이를� 위해�

핀란드� 방송법(Act� on� the� Finnish� Broadcasting� Company,� 1380/1993)14),� 텔레비전� 및� 라디오� 운영법(Act�

on� Television� and� Radio� Operations,� 744/1998)15),� 전자통신법Act� on� Electronic� Communications�

Services,� 917/2014)16)등의�법률을�통해� 방송사의�재난� 방송� 의무를�명확히�규정하고�있다.

핀란드� 공영방송사� Yle(Yleisradio)는� 재난� 방송의� 핵심� 기관으로,� 국가� 위기� 발생� 시� 즉시� 방송을� 개시해� 피해�

예방,� 대피� 지침,� 안전� 수칙� 등의� 정보를� 실시간으로� 전달한다.� 또한,� TV,� 라디오,� 웹사이트,� 모바일� 앱� 등� 다양한�

플랫폼을� 통해� 접근성을� 높이며,� 자막·수어(수화)� 통역·오디오� 설명� 등을� 제공해� 장애인과� 취약� 계층도� 필요한�

정보를�빠르게�받을� 수� 있도록�지원하고�있다.

10)�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smur/2019/20190306
11)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smur/2011/20110710
12)� Yle’s� Annual� Report� 2023,� Yleisradio� Oy,� p.� 25
13) https://commission.europa.eu
14)� Yle’s� Annual� Report� 2023,� Yleisradio� Oy,� p.� 25
15)�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smur/1998/19980744
16)� https://www.finlex.fi/fi/laki/smur/2014/201409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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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통신청(Traficom)은� 국가의� 교통·통신� 서비스� 운영을� 담당하며,� 재난� 경고� 시스템,� 긴급� 통신망� 유지,� 대체�

교통� 경로� 안내� 등을� 통해� 국민의� 안전을� 보장한다.� 특히,� 모바일� 경고� 시스템을� 활용해� 국민이� 실시간으로� 위험�

정보를�받아볼�수� 있도록�하고,� 국제� 협력을�통해� 재난� 대응� 역량을�강화하고�있다.

핀란드는� 법적� 규제와� 기술적� 발전을� 통해� 재난� 방송의� 정확성,� 신속성,� 효율성을� 지속적으로� 개선하며,� 국민이�

신속하고�올바른�결정을�내릴� 수� 있도록�지원하고�있다.

시청자� 권익� 보호의� 또� 다른� 중심,� 핀란드의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

최근� 많은� 국가가� 가짜� 뉴스와� 허위정보� 문제로� 어려움을� 겪고� 있지만,� 핀란드는� 효과적인� 대응� 국가로� 평가받고�

있다.� 핀란드는� 법적� 규제에만� 의존하지� 않고,� 시민들의� 비판적� 사고력과� 정보� 분석� 능력을� 강화하는� 미디어�

리터러시�교육을� 적극적으로� 도입했다.� 이를� 통해� 시민들이�스스로� 정보를� 검증하고� 허위정보를�판별할�수� 있도록�

지원하며,� 이는�법적� 대응보다�장기적이고�지속�가능한�해결책으로�자리� 잡았다.

특히,� 핀란드는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세계에서� 가장� 체계적으로� 발전시킨� 국가� 중� 하나로� 평가받는다.� 1960

년대부터� 시민교육의� 일환으로� 시작된�미디어� 리터러시�교육은� 1970년대부터� 국가� 기초� 교육� 과정의� 핵심� 요소로�

자리� 잡았으며,� 1972년에는�학교� 교과� 과정� 원칙에�미디어�분석·비판적�수용·정보기술�이해� 등을� 포함했다.

이처럼�핀란드는�교육� 시스템을�기반으로�한� 미디어�리터러시�정책을� 지속적으로�발전시키며,� 다양한�교육기관·미디어�

전문가·정부� 기관이� 협력해� 체계적인� 교육� 프로그램을� 운영하고� 있다.� 이러한� 접근� 방식은� 단순한� 규제보다� 더�

효과적인�시민� 보호� 시스템으로�작용하며,� 시청자�권익� 보호를�위한�중요한�참고�모델이�되고� 있다.

○� 확장과� 융합을� 통한� 혁신적� 접근

핀란드는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을� 지속적으로� 발전시키며,� 이를� 단순한� 정보� 판별� 능력을� 넘어� ‘멀티� 리터러시

(Multi� Literacy)’� 개념으로� 확장했다.� 2016년� 국가� 교육과정� 개정을� 통해� 법적� 근거를� 마련하고,� 미디어�

리터러시와� ICT(정보통신기술)� 역량을� 핵심� 교육� 목표로�포함했다.� 이를� 통해� 학교� 교육뿐만�아니라�다양한� 기관과�

협력하여�생애� 주기별�미디어�교육을�실행하고�있다.17)

○� 다양한� 기관과� 협력을� 통한� 미디어� 교육� 생태계

핀란드의�미디어�리터러시�교육은�중앙정부,� 지자체,� 연구기관,� 교육기관,� 시민단체가�협력하여�진행되며,� 각� 기관의�

전문성과� 자원을� 결합해� 폭넓은� 교육� 기회를� 제공한다.� 국립시청각연구소(KAVI)가� 주관하는� ‘미디어� 리터러시�

주간(Media� Literacy� Week)’은� 이러한� 협력의� 대표적인� 사례로,� 매년� 50여� 개� 기관이� 공동으로� 캠페인과� 교육�

자료를�개발하고�전국적으로�보급한다.18)

17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리터러시�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76
18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리터러시�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78-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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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� 융합형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교육� ­� Yle의� ‘트롤� 공장(Troll� Factory)’

핀란드는� 단순한� 정보� 교육을� 넘어� 게임,� 데이터� 과학,� 탐사보도� 등� 다양한� 형식을� 결합한� 융합형� 미디어� 교육을�

운영한다.� 핀란드� 공영방송사� Yle의� ‘트롤� 공장(Troll� Factory)’은� 허위정보에� 대한� 청소년� 교육을� 위해� 개발된�

프로그램으로,� 게임� 형식을� 활용해�참가자들이� 직접� 가짜� 뉴스� 제작� 과정을�체험하고� 허위정보를�판별하는� 능력을�

기를� 수� 있도록�돕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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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� 모든� 시민을� 위한� 평생� 미디어� 교육

핀란드는� 미디어�리터러시를�평생교육의� 일환으로�확장하여�성인과�노년층을� 위한� 교육도�강화하고�있다.� 대표적인�

사례로,� 학부모� 및� 교사를� 대상으로� 한� ‘어린이와� 미디어:� 디지털� 교육을� 위한� 7가지� 팁’� 자료가� 제작되어� 가정

에서도�아이들의�미디어�사용을�효과적으로�지도할�수� 있도록�지원하고�있다.

2019년� 핀란드� 교육문화부가� 발표한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정책� 안에� 따르면,� 개정된� 정책의� 핵심은� 미디어� 리터러시를�

모든� 시민에게� 동등하게� 중요한�시민적� 역량으로� 간주하는�것이다.� 이처럼� 핀란드는� 미디어� 리터러시� 자체를�시민의�

역량으로�이해하며,� 모든� 사람들이�포함하여�교육한다는�평생학습의�일환으로�여기고�있다.19)�

핀란드� 정부는� 미디어�리터러시를� 모든� 시민의� 필수� 역량으로�인식하고,� 이를� 통해� 허위정보로부터�자유로운�사회를�

구축하고자�한다.� 정보의�진위를�판단하고�신뢰할�수� 있는� 정보를�선별하는�능력을�키우는�것은� 시청자�권익� 보호의�

핵심� 요소이며,� 핀란드의�접근법은�우리에게도�중요한�시사점을�제공한다.

19)� 진민정� 외,� 「미디어�리터러시�교육의� 융합적� 접근」,� 한국언론진흥재단,� 2020,� p.� 77-79




